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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1. 신영대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80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신영대의원 등 13인

(2) 제 안 일 : 2024. 6. 5.

(3) 회 부 일 : 2024. 6. 27.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2023년 기준 합

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음. 이는 한 쌍의 부부가

평생 낳는 자녀 수가 1명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임.

한편, 현행법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자녀를 출산 및 양육하는

가구의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세제혜택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액은 1인당 150만 원으로, 2009년부터

16년째 변동이 없으며, 이 기간동안 물가가 36% 상승한 것과 비교할

때 현저히 낮은 상황임. 이는 독일과 미국 등 OECD 선진국들이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공제액을 증가시킨 것과 대조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자녀 1명당 기본공제액은 연 300만원으로, 자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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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액은 2배 이상 수준으로 상향함으로써 자녀를 출산 및 양육하는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율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고자 하는 것임(안 제50조제1항 및 제5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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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인적공제 기본공제금액 상향조정(신영대의원안, 서영교의원안,

정일영의원안, 송언석의원안)

* 신영대의원안 2024. 6. 5. 제출(의안번호 180), 서영교의원안 2024. 6. 11. 제출(의안번호

295), 정일영의원안 2024. 8. 16. 제출(의안번호 2961), 송언석의원안 2024. 9. 24. 제출(의

안번호 4213)

현 행 신영대의원안 서영교의원안 정일영의원안 송언석의원안

□ 기본공제(제

50조)

□ 기본공제액

상향 등

□ 기본공제액

상향 등

□ 기본공제액

상향 등

□ 기본공제액

상향 등

◦ 대상자: 종

합소득이 있

는 거주자

◦ (현행과 같

음)

◦ (현행과 같

음)

◦ (현행과 같

음)

◦ (현행과 같

음)

◦ 공제금액:

다음에 해당

하는 사람

수 × 연

150만원

◦ 공제금액:

다음에 해당

하는 사람

수 × 연 150

만 원 ( 자 녀

300만원)

◦ 공제금액:

다음에 해당

하는 사람

수 × 연

200만원

◦ 공제금액:

다음에 해당

하는 사람

수 × 연

300만원

◦ 공제금액:

다음에 해당

하는 사람

수 × 연 150

만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기준연도 대

비 소비자물

가지수 상승

분을 반영하

여 매년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금액

-해당 거주자

-소득금액 100

만원 이하(총급

여액 500만원

이하)인 거주

자의 배우자

-소득금액 100

만원 이하(총급

여액 500만원

이하)인 부양

가족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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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건의 개정안은 현재 인당 연 150만원으로 책정된 인적공제 기본

공제금액을 상향조정하려는 것으로,

신영대의원안은 기본공제금액을 현행과 같이 150만원으로 하되 20

세 이하 자녀에 한하여 300만원으로 확대하려는 것이고,

서영교의원안과 정일영의원안은 기본공제금액을 각각 200만원 및

3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이며,

송언석의원안은 기본공제금액을 연 150만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기

준연도 대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분을 반영하여 매년 대통령령으

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 기본공제 등 인적공제 제도는 납세의무자의 최저생계비에 해당하

는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줌으로써 최저 생활을 보장

하고 부양가족의 상황에 따라 세부담에 차별을 둠으로써 응능부담

의 원칙에 입각한 과세 실현을 취지로 하는 제도임.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 및 연간 소

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ㆍ부양가족 등에 대하여 1

인당 연 1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말함.

□ 개정안은 물가 상승, 저출생 문제 심화, 경기침체기 근로소득자 가

처분소득 증가 필요성 등에 따라 인당 기본공제액을 상향조정하려

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점에서 소기의 정책효과가 기대됨.

첫째, 현행 기본공제 금액이 설정된 2009년 이후 물가상승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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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실질적인 조세부담의 상승효과가 있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2009년 대비 2023년 물가상승률이 33%임에도 불구하고 1인당 기

본공제액은 2009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증가한 이후 현재까

지 동일한 금액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기본공제액 확대는 납세의무자의 실질 조세부담을 경감하

고 서민·중산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효과가 기대됨.

[연도별 소비자물가지수]

연도 2009년 2011년 2013년 2015년 2017년 2019년 2021년 2023년

소비자
물가지수

83.9 89.9 93.0 94.9 97.6 99.5 102.5 111.6

자료: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2020년=100 기준

둘째, 송언석의원안과 같이 기준연도 대비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기본공제금액을 매년 정하도록 하면 매년 기본공제금액에 경제상

황의 변화가 반영되어 납세의무자의 실질 조세부담률을 증가시키

지 않는 합리적인 수준의 기본공제수준이 결정될 것이 기대됨.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첫째, 기본공제액 상향은 저소득 면세자의 비율을 높여 소득세 과

세기반을 취약하게 만들 수 있고, 누진적인 소득세 구조 하에서 저

소득층보다 고소득층에 더욱 큰 혜택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우리나라의 전체 근로소득자 중 면세점 이하의 저소득자 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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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준 33.6%로 2014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나, 개정

안에 따라 기본공제액 범위가 확대되는 경우 면세자가 다시 증가

하여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조세개혁의 원칙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근로소득자 중 면세자 비중]

(단위: %)

연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중 48.1 46.8 43.6 41.0 38.9 36.8 37.2 35.3 33.6

주: 귀속연도 기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4 대한민국 조세”

또한, 기본공제액의 경우 모든 근로·사업소득자에게 적용되는데, 누

진적인 소득세 구조 하에서 기본공제액의 상향의 효과가 서민ㆍ중

산층보다 고소득층에 더 높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

가 있음.

둘째, 개정안이 입법화될 경우 세수감소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

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2022년 귀속소득 기준으로 종합소득, 근로소득과 관련하여 인적공

제 기본공제 적용 대상자는 3,074만 8,997명에 해당하고, 해당 금액

은 73조 3,597억 7,900만원에 달하고 있는 상황인데, 개정안과 같이

인적공제금액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대규모의 세수감소가 수반될

것임.

또한, 2023년도 세수결손이 약 56조 4,000억원에 달하였고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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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정부의 세수 재추계 결과 약 29조 6,000억원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2022년 기준 종합소득·근로소득 관련 기본공제 적용인원 및 금액 현황]

(단위: 명, 백만원)

구 분 인원 금액

종합소득 10,269,883 24,054,848

근로소득 20,479,114 49,304,931

합 계 30,748,997 73,359,779

자료: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에서 납부세액까지 산출 현황｣, 국세통계연보(3-1-3),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 국세통계연보(4-2-2), 국세통계포털(TASIS)

셋째, 기본공제의 물가상승률 연동은 적정 조세부담 유지를 위한

입법비용을 경감하는 효과가 있으나, 물가상승률 외의 다양한 조세

정책 결정요인을 감안하지 않은 자동조정 장치가 반드시 합목적적

인 정책수단인지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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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신영대의원안, 윤준병의원안, 안도걸의원안,

김민전의원안, 윤호중의원안, 정부안, 송언석의원안, 정태호

의원안)

현 행
신영대

의원안

윤준병

의원안

안도걸

의원안

김민전

의원안

윤호중

의원안

정부안,

정태호

의원안

송언석

의원안

□ 자녀세

액공제

(제59

조의2)

□ 일반공

제 및

출생․

입 양

공 제

확대

□ 일반공

제 및

출생․

입 양

공 제

확대

□ 일반공

제 및

출생․

입 양

공 제

확대

□ 일반공

제 및

출생․

입 양

공 제

확대

□ 일반공

제확대

및자녀

연령제

한폐지

□ 일반공

제 확

대

□ 일반공

제 및

출생․

입 양

공 제

확대

◦ 일 반

공제

- 자 녀

1명 :

15만원

- 자 녀

2명 :

35만원

- 자 녀

3명이상:

3 5 만원

+ 초과

1 명 당

30만원

◦ 일 반

공제

- 자 녀

1명 :

30만원

- 자 녀

2명 :

70만원

- 자 녀

3명이상 :

7 0 만원

+ 초과

1 명 당

100만원

◦ 일 반

공제

- 자 녀

1명 :

50만원

- 자 녀

2명 :

100만원

- 자 녀

3명이상 :

100만원

+ 초과

1 명 당

100만원

◦ 일 반

공제

- 자 녀

1명 :

30만원

- 자 녀

2명이상 :

3 0 만원

+ 초과

1 명 당

50만원

◦ 일 반

공제

- 자 녀

1명 :

30만원

- 자 녀

2명 :

65만원

- 자 녀

3명이상:

6 5 만원

+ 초과

1 명 당

40만원

◦ 일 반

공제

- 자 녀

1명 :

35만원

- 자 녀

2명 :

75만원

- 자 녀

3명이상:

7 5 만원

+ 초과

1 명 당

50만원

◦ 일 반

공제

- 자 녀

1명 :

25만원

- 자 녀

2명 :

55만원

- 자 녀

3명이상:

5 5 만원

+ 초과

1 명 당

40만원

◦ 일 반

공제

- 자 녀

1명 :

30만원

- 자 녀

2명 :

60만원

- 자 녀

3명이상:

6 0 만원

+ 초과

1 명 당

30만원

◦ 출생․

입양공제

- 첫째:

30만원

- 둘째:

50만원

- 셋째:

70만원

◦ 출생․

입양공제

- 첫째:

100만원

- 둘째:

200만원

- 셋째:

300만원

◦ 출생․

입양공제

- 첫째:

100만원

- 둘째:

150만원

- 셋째:

200만원

◦ 출생․

입양공제

- 첫째:

50만원

- 둘째:

80만원

- 셋째:

100만원

◦ 출생․

입양공제

- 첫째:

60만원

- 둘째:

80만원

- 셋째:

100만원

◦ 출생․

입양공제

(현행과 같

음)

◦ 출생․

입양공제

(현행과 같

음)

◦ 출생․

입양공제

- 첫째:

50만원

- 둘째:

70만원

- 셋째:

100만원

◦ 자 녀

연령제한:

◦ 자 녀

연령제한:

◦ 자 녀

연령제한:

◦ 자 녀

연령제한:

◦ 자 녀

연령제한:

◦ 자 녀

연령제한:

◦ 자 녀

연령제한:

◦ 자 녀

연령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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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영대의원안 2024. 6. 5. 제출(의안번호 180), 윤준병의원안 2024. 7. 4. 제출(의안번호

1367), 안도걸의원안 2024. 7. 22. 제출(의안번호 2058), 김민전의원안 2024 .8. 12. 제출

(의안번호 2729), 윤호중의원안 2024. 9. 2. 제출(의안번호 3508), 정부안 2024. 9. 2. 제출

(의안번호 3518), 송언석의원안 2024. 9. 25. 제출(의안번호 4256), 정태호의원안 2024.

10. 28. 제출(의안번호 4967)

□ 8건의 개정안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수에 따른 공제

와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ㆍ입양한 자녀에 대한 공제 등 자녀세액

공제를 확대하려는 것임.

□ 자녀세액공제제도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적극적인 사회적 우대 분

위기를 조성하고 자녀 수에 따른 세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저출

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로서 8

세 이상에 대하여 자녀가 1명인 경우 연 15만원, 2명인 경우 연 35

만원, 3명 이상인 경우 35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

을 합한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이하 “일반공제”)하는 한편,

해당 과세연도에 출산・입양한 자녀에 대하여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인 경우 70만원을 세액에서 공제(이하 “출산․입

양공제”)하는 제도임.

□ 먼저 제도의 연혁을 살펴보면, 일반공제의 경우 2006년 세법개정을

통해 자녀가 2명인 경우 총 50만원, 2명을 초과하는 경우 50만원과

현 행
신영대

의원안

윤준병

의원안

안도걸

의원안

김민전

의원안

윤호중

의원안

정부안,

정태호

의원안

송언석

의원안

8세 ( 현행과

같음)

( 현 행과

같음)

( 현 행과

같음)

( 현 행과

같음)

<폐 지> ( 현행과

같음)

( 현 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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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을 초과하는 1명당 100만원을 합한 금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

하는 “소득공제” 방식으로 처음 도입되었음.

이후 2013년 자녀 관련 소득공제 제도를 정비하면서 자녀가 2명

이내인 경우 1명당 15만원,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20만원을 종합소

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되었고,

2015년 세법개정 시 자녀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20만원에서 30만

원으로 공제액이 상향되었음.

또한, 2018년 9월 아동수당이 도입되면서 7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아동수당법」에 따른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7세 이상의 자녀는

자녀세액공제를 적용1)하도록 하였고, 이후 2021년 12월 「아동수

당법」개정으로 아동수당의 지급대상이 8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대

됨에 따라 2022년 세법개정에서 자녀세액공제의 대상연령을 8세

이상으로 축소하였음.

이후 2023년 세법개정에서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손자녀를

일반공제 대상자에 포함하도록 하고,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의 세

액공제액을 5만원 상향조정하였음.

한편, 출산・입양공제의 경우 2015년 개정으로 처음 도입되었고

2016년 세법개정 이후부터 자녀 수 별로 차등하여 확대 지급해 오

고 있음.

1) 아동수당의 지원혜택(자녀 1인당 연 120만원 지급)이 자녀세액공제(자녀 1인당 연 15〜30만원 세액공제)

혜택보다 크고, 세액공제의 경우 저소득 면세자에는 지원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수당과 자

녀세액공제를 중복지원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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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세액공제 제도 연혁]

구분
2006년
개정

2013년
개정

2015년
개정

2016년
개정

2018년
개정

2022년
개정

2023년
개정

일반

공제

*소득공제방식 *세액공제 방식

-자녀2명이내

: 총 50만원

-자녀 2명 이내

: 1명당 15만원 (좌동)

*자녀연령

7세이상

으로한정

(좌동)

*자녀연령

8세이상

으로한정

-1명: 15만원

-2명: 35만원

-2명 초과:

35만원+초과

1명당30만원

*기본공제대상자인

손자녀 포함

-자녀2명초과

: 1명당100만원

-자녀 2명초과

: 1명당 20만원

-자녀 2명초과

: 1명당 30만원

출산

입양

공제

-
1명당

30만원

-첫째 : 30만원

-둘째 : 50만원

-셋째 : 70만원

□ 자녀세액공제액을 상향조정하려는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는

소기의 정책효과가 기대됨.

첫째,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경제적 유인을 강화함으로써 저출생 문

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2)이 2016년 1.05명 수준에서 2023년 0.72명

까지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OECD 국가3) 중 유일하게 1명 미

만으로 나타나는 등 저출생 문제가 심각함.

자녀 양육을 위한 안정적인 환경 조성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 마련

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자녀 수에 비례한 세제 지원 필요성

2) 15～49세 여성 1명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

3) OECD 주요국 합계출산율(2021년 기준)

자료: OECD Family Database(https://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한국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OECD평균

0.81 1.66 1.53 1.58 1.80 1.30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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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음.

[합계출산율 추이]

(단위: 명)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1.05 0.97 0.91 0.84 0.81 0.78 0.72

자료: 통계청

특히 기본공제,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자녀장려금, 기저귀·분유 등

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

한 세제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출생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자녀세액공제액을 대폭 상향조

정하여 합계출산율 제고에 기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현행법상 출산·양육 관련 주요 세제지원 제도]

세목 유형 구체적 내용 근거

소득세

비과세
· 출산·보육수당 관련 급여(6세 이하, 월 20만원) 비과세 소득법

§12·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비과세

소득
공제

· 20세 이하의 자녀 1인당 150만원 소득공제(기본공제)
소득법
§50

세액
공제

· 자녀세액공제

8세이상자녀수 1명 2명 3명∼

세액공제액 연15만원 연 35만원
연 35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과세연도
출산·입양 자녀수

첫째 둘째 셋째

공제액 연 30만원 연 50만원 연 70만원

소득법
§59-2

· 의료비 세액공제
- 기본공제대상자 관련 의료비 중 총급여액 3% 초과액
(연 700만원 한도(단, 6세 이하 자녀는 세액공제 한도없음),
산후조리원 비용(200만원 한도) 포함, 공제율 15%)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관련의료비(공제율 20%)
- 난임시술 관련 지출비용(공제율 30%)

소득법
§59-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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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유자녀가구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됨.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유자녀가구와 독신가구의 세부

담 차이가 적은 편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자녀 출생 및 양

육에 따른 추가적 세제 지원이 필요한 측면이 있어 보임.

OECD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평균소득을 받는 독신

가구의 조세격차(tax wedge, 세부담 수준)는 24.6%이고 자녀가 2

명인 외벌이 가구는 19.1%의 조세격차에 직면해 가구형태에 따른

조세격차 차이가 5.5%p로, OECD 평균인 9.1%p의 60%에 불과함4).

한국경제연구원은 가구형태별 조세격차 차이가 OECD 평균보다 작

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유자녀가구

에 대한 세제혜택이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함5).

[OECD 주요국의 가구형태별 조세격차1)]

(단위: %, %p)

4) OECD, “Taxing Wages 2024”, 2024

5) 한국경제연구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세제혜택 확대방안 검토”, 2022

세목 유형 구체적 내용 근거

· 교육비 세액공제(공제율 15%)
- 대학생 1인당 연 900만원
- 고등학생 이하 1인당 연 300만원 한도

소득법
§59-4③

자녀
장려금

· 부부 연간 총소득 합계액 7천만원 미만 및 가구원 재산
2억 4천만원 미만인 가구의 부양자녀 1인당 50만원∼
100만원의 자녀장려금 지급
*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적용 불가

조특법
§100-28
∼

§100-31

부가
가치세

면세
· 영유아용 기저귀·분유 면세

조특법
§106

· 산후조리원 면세
부가령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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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2자녀 외벌이가구 조세격차2) 독신가구 조세격차3) 차이

독일 33.1 47.9 14.8

미국 19.7 29.9 10.2

프랑스 39.1 46.8 7.8

대한민국 19.1 24.6 5.5

일본 27.9 33.0 5.1

OECD 평균 25.7 34.8 9.1

주: 1) 조세격차(tax wedge)란 고용주가 부담하는 노동사용비용(labor costs, 급여 및 고
용주분 사회보험료가 포함됨)에서 ‘개인소득세+사회보험료-현금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조세격차의 값이 클수록 세부담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함
2) One earner married couple with two children and earnings at the average wage
level

3) Single individual without children and earnings at the average wage level
자료: OECD, “Taxing Wages 2024”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자녀세액공제 확대를 통한 정책효과는 불확실한 반면, 공제액

상향은 과세기반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자녀계획에 대한 의사결정은 개인의 소득수준, 가치관, 주거형태,

직업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복합적인

의사결정임.

또한, 영유아 가구의 연간 가구당 양육비용은 2018년 1,399만 2,000

원에서 2022년 1,527만 6,000원까지 계속해서 증가하는 등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은 나날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으로6), 세제지원을

일부 확대하더라도 양육부담의 경감을 체감하기 어려울 수 있음.

6) 육아정책연구소, “영유아 가구 양육비 및 육아서비스 이용 실태 조사 (KICCE 소비실태조사 II),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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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자녀세액공제액을 일부 상향조정하는 개정안은 양육부담

경감과 저출생의 해소라는 정책목표 달성 효과는 불확실한 반면

과세기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영유아 가구의 연간 총 양육비용 변화]

(단위: 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총 양육비용 1,339 1,494 1,416 1,531 1,528

영유아 양육비용 1,116 1,117 1038 1,106 1,082

* 위 표의 총 양육비용은 영유아가 있는 가구의 모든 자녀(초등학생 이상 자녀까지 포

함)를 양육하는 데 드는 비용을 의미하고, 영유아 양육비용은 취학 전 영유아에 한정하

여 소요된 비용만을 의미함

자료: 육아정책연구소,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 2022

둘째, 일반공제액 확대와 관련하여 2023년 세법개정을 통해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일반공제액을 5만원 상향조정함으로써 자녀세액

공제의 확대를 통한 양육부담 경감 및 출산 유도라는 개정안의 취

지가 일부 반영되었음을 감안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당시 상향하고자 하는 자녀세액공제액이 상이한 7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7)」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저출생 상황의 심화로 인

한 자녀세액공제 확대의 필요성 및 세액공제 확대에 따른 세수감

소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에

한정하여 자녀세액공제 중 일반공제의 공제액을 5만원 상향조정하

기로 합의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7) 강훈식의원안(의안번호 3401), 박광온의원안(의안번호 10718), 고용진의원안(의안번호 16486), 서영교의원안

(의안번호 18354), 박성준의원안(의안번호 19155), 진선미의원안(의안번호 24044), 신동근의원안(의안번호

2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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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개정안에 따라 자녀세액공제를 확대하더라도 2022년 귀속소

득 기준 전체 근로소득자의 33.6%8)에 이르는 면세점 이하의 저소

득 근로소득자는 해당 공제의 혜택 적용이 불가능하여 정책 대상

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자녀장려금 지급 확대

등 대체적인 정책 수단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넷째, 자녀세액공제의 대상연령을 폐지하려는 윤호중의원안과 관련

하여 아동수당과의 중복지원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아동수당 도입 당시, 아동수당의 지원혜택(자녀 1인당 연 120만원

지급)이 자녀세액공제(자녀 1인당 연 15〜30만원 세액공제) 혜택보

다 크고, 세액공제의 경우 저소득 면세자에는 지원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두 제도를 중복 적용하지 않기 위해 자녀세액공

제의 연령 제한을 설정하였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참고로 자녀세액공제에 따른 조세지출 규모는 2023년 8,528억원 수

준에서 2024년에는 8,245억원, 2025년에는 9,340억원으로 증가할 것

으로 전망되는 상황임.

[연도별 자녀세액공제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8) 2022년 귀속소득 기준으로 근로소득 면세자는 690만명(33.6%)임.)

연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전망)

2025년

(전망)

금액 8,879 8,568 8,534 8,528 8,245 9,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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